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댐 주변지역 지원사업, 지자체 관리 강화할 것
- 지원금 적정 집행 위한 교육 실시 및 사업 집행 평가기준 마련 등

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

  환경부(장관 김완섭)는 10월 16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‘댐 주변지역 

지원사업 집행 실태 조사’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

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년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’의 

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△목적 외 사용, △절차 위반 등의 부실 집행 사례를 

확인하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.

  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’의 재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댐 운영을 맡고 있는 

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판매수입금의 22%, 발전판매수입금의 6%를 출연하여 

조성하며,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인다. 이 사업은 

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각기 집행하고 있다.

 ※ (댐 주변지역 지원사업)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과 복지 증진 

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

 ※ (댐 주변지역 정비사업) 댐건설기간에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

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(도로·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사업 등)

  

  환경부는 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’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댐 

주변지역 관할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올해 중으로 실시하고, 사업 

집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

이다.

 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소득 증대 

및 복지증진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금이 지역주민을 위해 쓰일 

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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